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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ed for oral health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very high, and current oral health care system does not 
fully reflect these demands. Efforts to promote oral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urgently needed. In order for the 
disabled to have oral health rights, access to oral health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improved and barriers 
to access should be resolved. In this study, we propose oral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to guarantee oral health rights 
for the disabled. In addition, before applying the proposed oral medical delivery system, the external effects of  the system 
application were predicted and the expert verification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solution.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expert verification, there 
were disagreements about the suita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the suitability of  the service recipient,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rvice content and scop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st and the revenue source. Subsequent Delphi surveys 
require the development of  structured questionnaires for discussions that require consensus. It is expected that a reasonable 
consensus of  expert opinions will be derived. [J Korean Dis Oral Health Vol.14, No.2: 111-120,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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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UN의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약 1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건강권은 충분히 보장 되지 못하고 있다. 최
근 발간된 2017년 시행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소득
보장에 이어 의료보장이 가장 높은 요구 분야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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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특히 보건복지부의 2018년 건강 통계 결과 보도자료에 의
하면 2015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 수는 71.6
일로 전체인구 평균에 비해 3.2배 이며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
료비는 2015년에 438만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진
료비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2) 장애인의 의료보장은 매
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인 건강권법)」을 2017년 12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3). 
반면, 2014년 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장애인 건강 권리 증

진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 연구 대상자의 
44.7%가 필요 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42.3%), 동네 치과의 편의 시
설 부족 등 물리적 한계(22.8%), 치과의사의 장애 특성 이해 부
족(21.1%), 장애인 치과 예약 어려움(10.6%) 등의 순이었으며,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 
요구 조사 결과 장애와 직접적 연관을 가지지 않는 의료서비스 
영역에서는 치과진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4). 또
한 2015년 등록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1순위는 치은염 및 치주
질환으로 장애 등록 이후 10년 미만, 10~19년, 20년 이상 등 경
과기간에 상관없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순위 다빈도질환으
로 나타났다2). 이처럼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보장 요구는 매우 
높은 편이고, 현재의 구강 의료체계는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해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노력이 절
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 건강권법이 시행된 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

진기관 지정(2018. 7월~)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장애
인건강주치의제 도입(2018. 5월~, 시범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중앙과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2018. 3월
~)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5) 실
제 전신 건강의 필수 조건이자 만성질환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
요한 구강강건강권 보장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보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구
강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접근 장벽은 해소되어
야 한다. 장애인을 진료하는 치과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
도해야 하며, 장애인 치과 전문인력 등을 양성해야 하고, 장애
인의 구강 의료 서비스 전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체계적 전
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들
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위한 예산 투입의 과제 해결 및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제도, 의료법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강

의료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안된 

구강 의료 전달 시스템 적용에 앞서 시스템 적용에 따른 외부
효과를 예측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보고자 전문
가 검증을 시행하였다.  

Ⅱ. 현행 장애인 구강건강관련 법과 제도 

1. 보건의료기본법6)

이 법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3일부터 시
행된 기본법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
의료기본법」에서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조항은 제34조(장애
인의 건강증진),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
공)의 정의에 장애인의 건강 관련 주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2. 장애인복지법7)

이 법은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으로 제정된 후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 개정 및 전면 개정을 실시
하였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
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
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
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건강 관련 조항은 제17조(장애발생 예
방)와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로 매우 제한적이다. 제17조와 
제18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

방하고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

애인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13 -

J Korean Dis Oral Health 14(2) 2018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8)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
월 10일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
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에서는 제3조
(건강권 정의)와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 금지) 정의에 장애
인 건강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고 2017년 12월 시행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
리 종합계획의 수립,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건강검진, 건강
관리,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방문 진료, 건강보건
연구, 보건통계, 보건정보제공, 보건교육, 재활운동 및 체육, 건
강주치의,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 체계(재활
의료기관 지정,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
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10)

Health Plan 2020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국민 건
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 로드맵이다. 2002년 제1차 계획(2002~2005) 수립 후 
2010년 제3차 계획부터 2011~2020년에 이르는 10년 계획 수
립 하였으며 2015년 제 4차 계획(2016~2020)은 제3차 HP2020
의 중간 수정의 형태로 수립되었다. 3차 계획안에는 6개 영역 
중 ‘인구집단 건강관리’ 분야에 ‘장애인 건강’이 처음으로 중점
과제 안에 포함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국가단위의 장애인 건강통계 산출 및 확대, 장애발생 예방사업 
강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이차장애 예방정책 강화, 장애범
주와 의료보장의 지속적 확대,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증진시스
템 구축, 장애인의 건강관련 서비스 요구도 파악, 장애인의 건
강기능지표 개발 및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Health Plan 
2020의 만성퇴행성질환 발병 위험요인 관리사업 중 ‘구강보건’ 
분야에서는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을 계획하고 있으
며, 공공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사업에서는 공공
의료의 주된 이용 대상인 장애인을 위해 서비스이용의 불평등
을 완화시켜 줄 체계 정비 계획,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7조(장애발생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

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건강권 정의)

18호.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

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

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

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

별 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

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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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11)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
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1항).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98년 제1차 계획 수립 당시
부터 제3차 계획까지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으로 시행되
어 오다 2013년 제4차 계획부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으로 명
칭이 변경되어 현재 2018년에는 제5차에 해당하는 ‘장애인정
책종합계획(2018~2022)’이 수립되어 2018년 현재 시행되고 있
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
지ㆍ건강 지원체계 개편, 교육ㆍ문화ㆍ체육 기회보장,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권익 및 안전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5개의 중
점과제와 70개의 세부과제를 목표하고 있다. 그 중 복지ㆍ건
강 지원체계 개편 중점 과제의 세부과제로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활동지원 내실
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
화,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장애인의 건강관련 서비스 요구도 파악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상의 법률 및 건강증진계획
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 개별법은 입법 목적이나 중점 적
용 대상이 서로 상이하고, 장애인 건강권법을 제외하면 건강
권이 주된 입법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다. 또한 각 법률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각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대해 추상적이며 선언적인 내
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작 전신건강의 출발점인 구강건강에 
대한 요구도 및 사회적 심각성에 비추어보아 장애인 구강건강
권 보장에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실제 장애인 건강
권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주변부가 아닌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장애인, 가족, 지역사회, 중앙 정부, 지원단체, 전문 의료
진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구강건강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개
발이 필요하다. 

Ⅲ. 장애인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강의료서비스 전달 시스템 개발 안

본 장에서는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법 및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에서 노인 •장애인 구강건
강관리사업과 공공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사업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통합적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하여 가정방문검진 서비스, 장애인치과 주치의 서
비스, 이동진료 서비스의 3가지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전달 모

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서비스 제공 주체, 수혜자, 서비스 내용과 전달수단, 재원 등에 
대해 고려하였다.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강의료
서비스 전달 시스템 개발안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방문검진 서비스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의료서비스 공
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 예방 및 관
리 서비스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1년
간 치과치료 경험률을 비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시키
고, 장애인 구강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코치’ 
앱/홈페이지(IC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구강보건의
료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1) 서비스 제공 주체: 보건소에 고용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2) 서비스 수혜자: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
3)  제공되는 서비스: 온라인을 통한 구강문제 상담, 가정방
문을 통한 검진, 방문검진을 통한 상급 기관 의뢰

4) 전달체계
 •  장애인/보호자가 ICT 플랫폼을 통하여 구강문제 상담
을 접수

 •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하 상담 및 질의 •응답

 •  방문검진이 필요한 경우, 치과위생사가 가정방문하여 
환자 구강상태를 ICT 플랫폼에 업로드

 •  보건소에 소속된 치과의사가 업로드 된 환자 구강상태 
확인 후 검진 지도

 •  치과위생사가 현장에서 검진 및 구강건강관리 교육
 •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장애인치과주치의에 의뢰
5) 재정: 국고 
6) 주요 비용
 •  인건비(보건소 상주 치과의사 1인, 치과위생사 2인), 
 •  가정방문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  가정방문을 위한 모바일 검진 장비 및 재료비 등
7)  주요 수익원: 보건소나 장애인치과주치의에 의뢰된 장애
인에 대한 진료비(가정방문검진 서비스는 현행 법률 상 무
료로 제공됨)

2. 장애인치과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내에
서 장애인에 대한 1차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함
으로써 1차 구강진료와 상급 구강진료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개원의가 해당 지역구에 등록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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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들에 대한 치과주치의로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예방, 관
리, 교육,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치과주치의 모델을 제
안함. 

1)  서비스 제공 주체: 장애인치과주치의 모델 참여를 신청한 
지역사회내 개원의

 •  장애인치과주치의 선정 규모: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 
500명당 1명의 장애인치과주치의 선정

 •  장애인치과주치의 선정 요건
 •  필수 장비: 패디랩 1개, 개구기 1개, 포터블 엑스레이 1
개, 헤드레스트 1개

 •  필수 설비: 엘리베이터
 •  장애인 구강진료 교육 이수
2)  서비스 수혜자: 행동조절이 필요 없거나 물리적 속박만으
로 진료 협조가 가능한 치과적 중증 장애인과 시각 및 청
각 장애인

3)  제공되는 서비스: 예방 및 교육, 진료, 지속적 관리, 상급 
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뢰, 사례관리

  (ICT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건소에 소속된 치과의사와 장
애인에 대한 정보 및 진료이력을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연
계하여 예방-진료-관리로 이어지는 통합 사례관리 실시)

4)  전달체계: 장애인주치의를 방문한 장애인, 보건소에서 의
뢰된 장애인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 

5)  재원: 국고
6)  주요 비용
 •  장애인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치과진료에 대한 장
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
터와 동일한 수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함.

 •  기초생활수급자: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적 중증 장애인: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치과적 경증 장애인: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장애인치과주치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장애인치과주치의 모델 참여에 대한 보조금: 장애인치
과주치의제도 이용대상자로 배정된 장애인 1인당 1만원 
지원 

 •  장애인치과주치의 역할 수행에 대한 보조금: 배정된 장
애인 환자에 대하여 연간 3회 이상

 •  교육/상담/검진/진료한 경우 장애인당 연 5만원 지원
 •  장애인치과주치의 기관당 예상 지원액: 
 •  장애인치과주치의 배정 장애인 규모*모델 참여 보조금
  + 장애인주치의 배정 장애인 규모*비장애인치과진료경험률1

  *5만원

 = 500(명) × 1(만원) + 500(명) × 0.7 × 5(만원) = 1,750만원 
 1 비장애인치과진료경험률은 2012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치과수진율 차용

7)  주요 수익원: 진료비

3. 이동진료 서비스

진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학교나 복지시설 등 
기관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강건강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구
강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동진료 서비스 모델을 제안
함. 

1)  서비스 제공 주체: 보건소 
2)  서비스 수혜자: 보건소에 이동진료를 신청한 지역구내 복
지시설 및 특수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가정방문검
진 서비스를 통해 구강진료 니즈가 발견되었으나 진료기
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장애인 

3)  제공되는 서비스: 예방 및 교육, 진료, 지속적 관리, 의뢰
4)  전달체계: 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학교/시
설/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구강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 

 •  시설/학교 등에서 ICT 플랫폼을 통하여 이동진료 신청
   →보건소 소속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이동진료 차
량을 이용하여 이동진료 서비스 제공

 •  보건소의 가정방문검진 서비스를 통하여 이동진료 수요 
발굴

   →보건소 소속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이동진료 차량
을 이용하여 주민센터 등에서 이동진료 서비스 제공 

5)  재원: 국고
6)  주요 비용: 이동진료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이동진료를 
위한 장비 및 재료비

7)  주요 수익: 이동진료 서비스는 현행법률상 무료로 제공됨

Ⅳ. 장애인 구강의료 서비스 전달 시스템 개발안의 

전문가 검증 결과

1. 전문가 검증 방법 및 과정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구강건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장
애인 구강의료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본 개발 안
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탐색적 요인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서비스디
자인 기법을 이용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 항목을 
도출할 수 있었다12). 본 조사는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기 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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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반적 의견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차
후 장애인 구강의료서비스 전달 시스템 확정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의 탐색적 연구로 시행되었다. 델파이 연구는 현재 선행
연구 및 표준화된 자료 등이 많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
이다13).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
견을 수집 및 교환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14)으로 아직 시행된 바 없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권을 위한 구강 의료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적절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델파이기법에서 전문가 집단의 패널
의 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델파이 연구의 신뢰도
와 델파이 위원 집단 크기 간에는 함수관계가 성립하나, 델파
이 위원의 전문가 자질이 보다 중요한 요소이다15). 조사를 위
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전문 치과의사, 일반 치과의사, 장애인 구강 보건 정책 관련 공
무원, 보건소 관련자, 소비자 행동 전문가 등과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 의료 니즈 및 장벽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으
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률 및 
계획에 대해 고찰 한 후 장애인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강

의료 서비스 전달 시스템 개발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 및 당위
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앞에서 제시 된 전달 시스템의 전문가 
검증을 위해 장애인 구강건강 관련 학계, 정부기관, 치과의사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20명을 추천 받았으며 그중 참여 여부를 
밝힌 15명에 대해 최종 패널로 선정하여 검증을 부탁하였으며 
2018년 8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되었다. 검증
에 참여한 전문가는 학계 4명, 정부 2명, 치과의사 3명으로 총 
9명이다. 구체적인 전문가 패널 정보는 아래 Table 1과 같다. 

2. 전문가 검증 결과

이하는 장애인 구강의료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서비스 제공 주체의 적절성, 서비스 수혜자의 적절성, 
서비스 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그리고 비용 및 수익원의 적절성
으로 구분해 총 4개의 범주로 정리한 결과이다. 가급적 해석의 
왜곡이나 전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달받은 텍스트의 
형식을 최대한 변형하지 않고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nel discussion experts

Field Affiliation Gender Position

Academia A Preventive dentistry M Professor
B Social welfare M Doctor

C Social welfare M Professor
D Public health F Professor

Government agency 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 Director
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 Director

Dentists for special needs G Dentist M
H Dentist M
I Dentist F

1) 서비스 제공 주체

전달방식 전문가 의견

가정방문

검진

* 치과의사가 온라인상으로 확인하기는 하나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에 의해 검진을 진행한다는 방식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이 큼. 치과의사가 업로드 된 상태 확인 후 이동진료 또는 치과주치의 의뢰를 결정하고 치과위생사는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임.

* 제공 주체가 당연 적절하다고 보이나 보건소의 진료 시설과 시스템의 문제 등을 고려 2번 모델과 병행 또는 1, 2번 모델간의 합
리적 방법을 도출 선택하는 서비스 체계를 추천.

* 수혜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보이며 각 지역적 특성상 제공 주체가 적절하긴 하나 보건소에 고용된 인원으로 수혜자들의 
욕구에 충족할 만한 수용상의 문제가 있어 보임. 지역의 봉사단체 기관 또는 종교 단체와 봉사자들을 모집 1차 상담 및 필요 사항 
등을 종합 정일 후 2차 제공 주체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을 간구함으로서 서비스 정체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 되었으면.

* 장애인 수혜자의 경우 대 다수의 인원이 ICT 플랫폼 등 온라인 사용 가능자의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사전 교육이 필요함. 보호
자 또는 생활 도우미의 경우 온라인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으며 연로한 분들이 상당수여서 첫 번째의 문제는 접근성
(홍보포함)의 문제가 있어 그에 대한 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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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방식 전문가 의견

가정방문

검진

*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보건소에 소속되는 방식이 적절하다 생각함.
* 적절함(검진 주기 고려 시 보건소 인력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건소 내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인력 운영에 어려움 예상되나, 계약직(공무직) 채용 등을 통한 사업 운영 
가능 

* 제공주체가 적절하나 다만 보건소내 치과의사가 2년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 보건소 치과의사 업무에 추가로 장애인 
방문 및 이동진료 서비스를 부담시키면 현실적으로 지금의 치과의사보수금액으로는 인력모집이 어려우리라 생각 됨.

* 적절, 지역단위로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함.

장애인

치과

주치의

* 제안한 방식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큼. 지역사회(시,군,구 단위)에서 참여 신청한 개원의를 충분히 확보하
고 장애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선택하여 등록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함. 다만 특정 개원의에게 집중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담당 상한선(예, 500명)을 두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주치의 1인당 담당하는 수혜자가 과다함, 지역내의 진료 기관을 확보 요일별 진료를 추천.
* 개원의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방식 적절
* 주체는 적절하다 보는데, 이 사업에 적용하는 모델이 있습니까? PPP (private public partnetship) 모델이라던가, 공익성

(accountability model: private 으로 하여금 지역 내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익성을 증징하는 모델) 모델 같은 것 말입니다. 여
쭙는 이유는 향후 건수로만 성과나 기여 평가를 하실 게 아니라면 무얼 이 사업의 성과로 보는가?를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야 하
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진료 건수는 분명 중요하지만, 과정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업인데 모델이 없으면 이 부분
은 그냥 간과되겠지요.

* 적절(단 의원급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임. 엘리베이터 설치 이외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장애인 
전용 주차, 장애인 화장실 등 시설 고려 필요).

* 제공주체가 적절하나 장애인치과 주치의사업 수행에 대한 보조금의 액수로는 지역1차 개원의의 참여유도가 어렵다고 판단 됨.
* 적절. 장애인진료에 관심있는 개원의의 참여가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함.

이동진료

*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이동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현재 상당수 보건소 구강보건 인력들(특히, 공중
보건의사)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 따라서 보건소 구강보건인력이 이동진료 서비스를 담당하기에 앞
서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 보건소 진료의로 하는 서비스는 업무상 과다해 보임. 별도의 이동진료만을 위한 제공주체 의료팀을 구성 운영해 한다고 보여짐.
* 기관 단체 등 지역의 수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이긴 하나 신청 방법과 조건 수요에 비해 공급 지원 체계가 부족함. 각 지
역마다의 크고 작은 규모의 장애인 관련 모임과 단체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500명당 1인의 주치의 배정이 과다함, 장애인 진료는 비장애인의 진료보다 소통과 배려의 시간을 더 요함으로 주치의에 수를 더 
해야 하며 특히 진료기구 및 장치 접근성과 인테리어 등을 갖춘 병원(진료실)이어야 하고 치료과정에서 쇼크로 인한 위급상황 
등이 발생함으로 대처 기능 및 응급에 관한 지역의 서비스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

* 제공 주체자의 진료 시 관계된 병원 관계자들의 장애인 인식, 대면 응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함.
* 보건소가 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해 보임.
* 적절(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동진료차량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시 이동진료 차량 구입 및 유지의 효율성 낮음(이동진료 차량의 경우 대형면허 소지자가 필요, 지역 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등록 장애인이 많더라도 이용 인원의 한계 발생). 현재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지역 치과대학병원
의 이동진료 확대 및 추가 도입이 바람직.

* 의문, 보건소의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 보임.

2) 서비스 수혜자 범위

전달방식 전문가 의견

가정방문 
검진

* 가용 자원의 한계로 인해 보건소 등록 장애인(이동진료의 경우, 신청한 시설 장애인 포함)만을 수혜자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장기적으로는 지역단위에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그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함.

* 전인구의 5%가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이라 함은 별도의 모집을 통해서 등록한다는 의미인지 잘 이해
가 되지 않음. 수혜자에 대한 정의가 보다 명확히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예를 들어 이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와상 장애인).

* 이 사업 대상을 <보건소 등록 장애인>으로 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CT 플랫폼 홍보를 반드시 보건소 등록 장애
인에게만 홍보/알림 할 것이 아니라면, 관할 지역 내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는 없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서비
스 제공의 수혜자는 보건소 등록 장애인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거나, 보건소 등록 장애인이 해당 지역 관할 등록 장애인과 같다
면 굳이 보건소 등록 장애인이란 명시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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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방식 전문가 의견

가정방문 
검진

* 의료기관 내원보다 가정방문시에는 검진 가능 범위가 적고, 치료와의 연계에서 효율성 및 용이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
상을 보건소에 등록한 장애인 전체로 할 경우, 거동의 어려움에 관계없이 가정방문 신청이 높을 것으로 보임(특히, 본인부담금
이 없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하는데 드는 부담금과 가정방문서비스를 받는 부담금이 동일할 경우)

* 등록 장애인은 지역별 일부 차이는 있으나, 5% 내외로 서비스 대상이 너무 많음
중증 장애인 또는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을 경우 이용 신청 대응에 어려움 예상.

* 제공받는 수혜자가 적절. 결국 서비스제공주체가 보건소인 만큼 보건소 등록장애인이어야 관리가 가능하다 생각함. 

장애인 
치과

주치의

* 개원의들이 제공하는 장애인치과주치의 수혜자만큼은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함. 장애인 건강주치
의 사업 등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체장애, 시각장애, 내부장애 등의 대부분의 장애인의 경우 치과치료는 비장애인의 치과치료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치과
주치의를 별도로 지정하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인 등 인지장애나 구강변형 등의 문
제가 있어 치과치료에 별도의 접근이나 고려가 필요한 사람으로 특정하는 것이 적절함. 또는 청각장애의 경우 수화통역 기능을 
갖춘 지정주치의 치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1차 의료기관에의 물리적 접근성이 낮아 예방, 지속적 관리가 어려운 것이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배경이라면, 
“행동조절이 필요 없거나 물리적 속박만으로 진료 협조가 가능한 치과적 중증 장애인과 시각 및 청각 장애인”으로 대상을 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 또한 “행동조절이 필요 없거나 물리적 속박만으로 진료 협조가 가능한” 장애인으로 한정한 것은 
발달장애인 일부를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제공할 계획인지 여부 검토 필요. 치과
적 중증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물리적 속박만으로 진료 협조가 가능한 치과적 중증 장애인에 한정.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경우 일반 치과 이용 가능
* 제공받는 수혜자 중 시각,청각 장애인은 현행 건강보험제도하의 장애인치과 행위가산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유형으로 제도개선
을 통한 장애인가산적용 장애인의 확대가 필요함. 가산제도 장애인에 시각,청각장애인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1차 장
애인치과주치의 서비스 참여 병원의 협조는 저조 하리라 예상.

* 적절, 선정 요건에 헤드레스트가 필수 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음.

이동진료

*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주민센터 등의 경우 가정에서 낮시간 동안 이용하는 형태이므로 가정방문 검진 
대상자와 별도로 대상자를 정의할 필요는 없어 보임. 다만 24시간 생활하는 거주시설의 경우 가정방문과 별도의 필요가 있겠으
나, 이 경우도 거주시설을 가정방문 검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 진료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장애인인지 판단 기준 모호
* 지역 내 복지시설(이용시설을 제외한 생활시설에 한정) 및 특수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가정방문검진 서비스를 통해 구강
진료 니즈가 있으나 진료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장애인.

* 제공받는 수혜자가 적절하다 생각함. 결국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1차 의료기관에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진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임으로 서비스 수혜자는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함.

3)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전달방식 전문가 의견

가정방문

검진

* 보건소 치과위생사에 의해 현장에서 ‘검진’이 제공된다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음. 업로드 된 결과를 토대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단된 ‘이동진료 또는 치과주치의 의뢰 안내’로 수정하는 것을 추천함.

* ICT 플랫폼에 접수된 내용 중 어느 정도나 방문검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단순상담 혹은 간단한 정보제공일 것이라 예상하
시는지요? 파일럿이나 시범사업을 거친 뒤에 본 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적으로는 unmet health 
information (구강보건 측면) needs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이나 추계가 있고 그 뒤에 이 사업 규모나 범위를 정해야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수요 예측 없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자원, 인력, 실제 활동, 특히 재원이나 예산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ICT 기반을 통한 치과의사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검진 지도로 가능한 검진의 범위 확인 필요.
* 서비스내용과 범위가 적절하다 생각함. 결국 가정방문서비스시 준비할 수 있는 치과장비의 한계가 있음으로 서비스내용과 범
위를 인력구성과 장비의 한계에 맞게 설정,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 적절- 추가적으로 전화상담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음. 이동진료의 예방 및 교육 기능을 가정방문 검진 서비스로 통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음. 처음 치과의사 검진 후에는 위생사 단독 방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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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 비용 및 수익원

전달방식 전문가 의견

가정방문

검진

* 적절(보건소 인건비 지원 등 국고 지원으로 가능)
* 국비 및 지방비. 기존 보건소 차량 이용 가능성 확인 및 방문간호와 연계된 기존 방문검진 서비스가 없는지 확인 필요. 
* 가정방문 검진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움으로 국가복지차원에서 국고로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됨.
* 적절, 추가적인 인력의 필요성이 있음.

장애인

치과

주치의

* 가정방문, 이동진료 서비스와 달리 장애인치과주치의 서비스의 경우 민간 개원의 참여가 중요한데 그에 적합한 정도의 보상이라
고 보기 어려움. 등록비(연 1회), 회당 주치의 서비스 비용(연 2~4회)이 산정될 필요성이 있음. 등록비 1만원, 회당 주치의 서비스 
비용 5만원 수준(참고; 서울시 아동 치과주치의 서비스 4만원-검진, 예방, 교육)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가용 자원이 제한된 것
이 문제라면, 가정방문, 이동진료는 물론이고 장애인치과주치의 서비스를 보건소 구강보건인력이 제공하고, 보건소 인력이 감
당하기 어려운 ‘치료’ 부분을 참여 ‘개원의’에게 의뢰하되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수준)을 고
려해볼 수 있음.

* 배정된 장애인 수 비례 보조금 지급 방식보다는 치과주치의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후 정산하는 보조금 집행 방식이 적절해 보임

* 건강보험재정으로 제공하는 방안 검토 필요(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유사한 모델로). 등록만 하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는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등록 장애인에 비례한 보조금 지원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연 3회 이상 이용하는 장애인당 보조금
도 동일한 맥락 하 부적절함.

* 국비 및 지방비. 진료비 지원 및 사업내용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지원 수준 조정
* 재원을 국고로 하는 것이 적절하나 장애인치과 주치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보조금의 액수가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
으로 참여의료기관의 모집에 난항이 있으리라 예상. 예를 들어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시 간단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
포, 부분 스켈링으로 1인1회당 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간 3회이상에 연5만원 지원으로는 대상 의료기관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됨.

* 부적절. 진료비 지원 등의 대상과 장애유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각 치과 별 진료수가 및 제공 서비스 질에 대한 고려
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동진료

* 재원은 적절해 보이나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은 낮아 보임(실제 이용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적절(보건소에 이동진료차량 지원 등은 국고로 지원). 본인부담금은 언급되지 않았음.
* 국고로 재원과 비용 및 수입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됨.
* 이동진료에 대한 수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수가 확보가 가능해야 실질적인 인력과 시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전달방식 전문가 의견

장애인 
치과

주치의

* 장애인치과주치의 서비스는 검진, 예방, 교육으로 한정 짓는 것을 추천함. 또한 검진, 예방, 교육의 세부내용(연간 표준 관리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치료’ 영역은 주치의 서비스에서 제외하고 현행 ‘건강보험’에 의해 제공하도록 
하되(건강보험 장애인 가산율의 현실화 검토 필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비급여 본인부담 감면 수준은 포함하도록 함. 

* 열거하신 서비스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까? 또 이 사업 내 우선순위라던가 상대가치 같은 내용은 없습니까? 코멘
트라기보다는 질문인데, 형식은 PP라도 내용은 수요자인 환자중심으로 도출되어 그에 가장 적합한 제공자를 물색하고 보상을 
제공해야 효과성이 좋고 성과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열거 수준인 것 같습니다. 

* 적절하나, 장애인이 장애인치과주치의서비스 이용 시 기대효과 등이 명확치 않음(장애인 치과주치의가 아닌 편의시설이 구비된 
의원의 경우와 서비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음).

* 예방 및 교육, 진료, 지속적 관리, 상급 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뢰, 사례관리
*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보상금액을 감안하면 서비스내용과 범위가 적절함.

이동진료

* 적정 교육을 이수한 보건소 구강보건인력에 의해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치료’영역에 대한 서비
스 제공도 포함하도록 함. 특정 ‘치료’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사업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이라고 본다면, 전국 관련 기관이 이 내용을 알고 숙지하며 ICT 플랫폼 이용이 친숙 해야 할 
텐데, 지역 편자가 크지는 않을지요?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면, ICT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지는 잘 모
르겠습니다. 

* 치과체어가 탑재될 경우 이동진료차량은 버스 크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가정방문이 가능한지. 이동진료와 장애인 치과주치
의와의 관계(중복 가능?) 등 검토 필요.

* 예방 및 교육, 진료, 지속적 관리, 의뢰.
* 이동진료시의 치과장비나 인력구성의 한계를 고려하면 서비스내용과 범위가 적절하다 생각됨.
* 진료의 범위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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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문가 평가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장애인 구강의료 서비스 전달 시스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의 개발안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종합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구강의
료서비스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발안에 대해 몇가지 논의 거리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가정방문검진 서비스 전달 방식의 경우 
치과의사와 치과 위생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주의, 
ICT 활용에 대한 장애인 및 보건소 인력의 정보능력, 이동진료
와의 역할 경계, 수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 등에 대한 전문
가 의견의 합의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장애인 치과주
치의에 관해서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의 선정 및 장애인 배당,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개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
브, 급여 체계 개선 문제, 치과적 중증 장애인과 서비스 대상에 
대한 범위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시 되었다. 셋째, 이동진
료는 가정방문진료와의 연계성, 이동진료에 대한 수가, 보건
소 인력수급 및 전반적 관리, 구체적 치료 범위에 대한 명시 등
의 검토 의견이 제시 되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한계점
을 지니나 추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실
효성 있는 구강의료 서비스 전달 시스템 개발 및 정책 제언을 
위한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간 합의가 필
요한 논의 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있
다. 이후 이루어지는 델파이 조사에서는 합의가 필요한 논의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의 개발 및 의견의 합리적 컨센서스가 도출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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